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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과도기’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2016-8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여 탄핵에 이르게 하고, 직전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철저히 단죄했던 적폐청산과정은 말 그대로 검찰 

권력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검찰조직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것은 해방공간에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와 전혀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나아가려는 과도기적 선택인 셈이다. 

앞으로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를 극복하려면, 헌법적 차원에서 법관과 검사 같은 법률가 권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며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좀더 근원적인 수준에서 

법률가는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국지적 전문가이자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전문가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적 판단과 사실 판단이 혼융되어 있던 형사사법구조 하에서 대한민국 검사들은 사실 판단의 

담지자인 수사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종국에는 법적 판단의 전문가로서 법률가의 직업적 자아를 회복시켜야 하는 숙명에 

놓여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역설을 넘어서야 한다. 우선 수사와 같은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태부족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한 체계적인 양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그 결과가 축적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가는 기소와 공판과 판결이라는 법적 판단 및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영역으로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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